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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원전마피아...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다 죽인다”

(‘15.3.3, 디지털타임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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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도내용

□ 산업부, 원안위, 한수원 등 원전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에너지정책이

좌우되다 보니 미래 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

산업은 ‘찬밥’ 신세로 전락하고 있음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정부는 지난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경제성, 환경성, 안전성

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산업계․시민단체․학계 등 다양한

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정*을 거쳐 중장기 에너지정책방향을

결정한 바 있으며,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정책도 이러한 방향하에

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.

* 6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50회 이상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에너지 정책

이슈를 밀도 있게 논의

ㅇ 최근 5년간(’09~’13) 신재생 보급 증가율은 연평균 14.1%로, 동기간

1차 에너지 증가율 3.4%보다 4배 이상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

최근 들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임.

ㅇ 또한,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

계획을 작년 9월에 발표*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보급

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임.

* 주요 내용 : 제도적 지원기반 확충, 소비자 맞춤형 정책, 시장 친화적 운영,

해외진출 확대, 새로운 신재생시장 창출, R&D 역량 강화 등

□ 2차 에너지기본계획수립시 원전비중과 신재생에너지비중은 각각의

논의과정을 통해서 결정되었기에 이들 둘을 직접 연결 짓는 것은

무리가 있음.

ㅇ 원전비중의 경우 민관워킹그룹에서 에너지안보․산업경쟁력․온실

가스 감축 등에서의 원전의 역할을 감안하여 22~29%의 범위를

제안하였고 정부가 최종적으로 원전비중을 29%로 결정한 바 있음.

ㅇ 신재생에너지의 경우, 정책성 전원으로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

할 때 관련전문가들의 참여하에 보급 잠재량을 먼저 산정하고, 에너지

안보와 온실가스감축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실현가능한

보급목표(35년까지 1차에너지기준 11%)를 설정하였음.

※ 자료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주영준 과 장(044-203-5120)

박순철 사무관(044-203-5122)

신재생에너지과 노건기 과 장(044-203-5160)

최보선 사무관(044-203-5163)


